
인천, 화학물질 누출 대응장비 부족
화학보호복 부족에 30%는 내구연한 초과 … 6500만원 투입해 보충

불산(불화수소산: Hydrogen Fluoride) 등 유해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인천에 관련장비가 부

족해 사고발생 때 대응이 우려되고 있다.

인천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소방방재청 구조 및 구급장비 보유 기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대응 장비

는 화학보호복, 방사선보호복, 방독마스크 등 31가지이다.

장비 종류마다 보급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인천시 소방안전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숫자나 내구연한

이 기준치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인천시 소방안전본부 구조대원은 184명으로, 1명당 화학보호복 1벌을 가져야 하지만 현재 173벌만 보급됐으

며, 30%인 60여벌은 내구연한 5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보호복은 특수구조단 31명 전원이 1벌씩 보유하게 돼 있으나 25벌만 보급됐으며, 184개 확보돼야 하

는 방독마스크와 화생방마스크도 실제 보유량이 각 12개와 34개에 불과했다.

제독제는 27대가 기준인데 13대에 불과하고 오염환자운반낭도 45대 기준에 12대만 갖추었으며, 중화제살포

기는 9대 기준에 7대, 오일펜스는 18대 기준에 14대로 모두 기준치에 미달했다.

인천시 소방안전본부는 소방방재청의 장비 기준이 현실과 괴리된 부분이 있다며 현재 보유장비로 사고 대

응에 큰 지장이 없다고 해명했다.

마스크와 기능이 같지만 성능은 뛰어난 공기호흡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마스크는 사실상 쓰이질 않으며, 공

기호흡기는 구조대원 전원에게 지급됐다.

구조대원이 3교대 근무를 서기 때문에 장비가 교대근무 인원 숫자만큼만 있으면 된다고도 덧붙였다.

인천시 소방안전본부는 현실에 맞게 장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만간 장비 기준이 개정된다고 밝혔다.

중소형 사고에는 큰 지장이 없겠지만 교대근무 인력 뿐만 아니라 전원이 출동해야 하는 대형사고 발생 때

대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인천시 소방안전본부는 6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개정기준에 맞게 장비를 보충할 계획이다. <저작권

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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